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➊  2014년 ‘집약형 도시구조 형성’을 목적으로 도입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제도에 대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결과 뚜렷한 특징을 찾을 수 있었음

➋  성과로는 지자체의 절반 가량이 입지적정화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 중이라는 점과 지자체 

행정구역에서 거주유도구역의 인구비중과 도시기능유도구역의 유도시설 입지비중 모두 60% 

이상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음

➌  한계로는 민간의 활동을 유도하여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 도시구조로 바꾸겠다는 당초 정책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인데, ▲도시기능유도구역에서의 

수익성이 낮고, ▲거주유도구역 밖 주민들의 거주지를 거주유도구역으로 이전하는 데 대한 의지도 

미흡하며, ▲유도구역 밖의 개발 압력 등으로 민간의 협력·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임

➊  ‘도시 재창조’를 위해 ‘쇠퇴지역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집약형 국토·도시구조 형성’으로 전환할 필요

➋  가급적 외곽개발은 지양하고 도심 재생·정비를 목표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관련 유도·규제 

수단은 미흡하기 때문에 현행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대중교통 제도를 보완·연계하기 위해 가칭 

‘입지유도계획’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➌  민간시설(주택, 상업 등)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 건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핀포인트형’ 용도지구제도, 지자체 선매제도 등 경제적 유도수단의 우선 도입 검토

-  유도구역 밖의 개발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 검토

➍  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재생사업과 

시·군·구계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통합·지원하고, 지자체 단독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 특례 제공 검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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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지적정화계획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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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적정화계획(立地適正化計画)의 개념

(입지적정화)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흩어져 있는 의료·복지·상업 등의 

서비스시설과 주택을 각각 일정한 지역(거점)에 모으고, 대중교통망을 정비하여 이들 거점을 연결함

(입지적정화계획) 입지적정화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 생활서비스와 주거 등의 입지를 규제·유도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토지이용규제와 행·재정적 지원, 도시 관리·운영 방안 등의 사항을 담고 있음

그림 1   입지적정화의 개념

자료: 国土交通省 2015, 12.

현재 향후

입지적정화계획의 도입배경과 경과

(2011년 인구감소로 전환) 일본은 향후 30년간 현재 기준 약 20% 정도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都市計画法制研究会 2014, 3-6)

• 현재처럼 확산된 시가지 상태로 급격한 인구감소가 진행된다면 생활서비스 제공이 곤란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갱신 비용 증가 및 재산세 수입 감소로 지자체 재정 악화 등이 우려

(2014년 입지적정화계획제도 도입) ‘도시재생특별조치법(都市再生特別措置法)’ 개정을 통해 도입

• 고령자나 육아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의 구현,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경영, 

저탄소형 도시구조 구축,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등이 요구되는 상황

(2015년 국토계획 수립) 일본 정부는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国土形成計画(全国計画))’에서 ‘대류(対流) 촉진형 

국토 형성’이라는 목표와 ‘콤팩트+네트워크’라는 전략을 제시 

• ‘콤팩트+네트워크’란 전국의 도시를 압축(콤팩트), 연결(네트워크)하여 인구감소에 적응·완화하는 전략이며, 

이러한 국토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입지적정화계획제도를 활용

거점 간을 연결하는  
교통서비스 확충

확산된 시가지 거점지역으로 의료,  

복지 등 도시기능 유도 거점지역에 순환형 대중교통 

네트워크 형성

마을버스 등 지선 운송

수요대응형 

택시 등 도입

환승거점 정비

대중교통노선  

주변으로 거주 유도

보행공간과 자전거  

이용환경 정비

입지적정화계획

지역공공교통재편실시계획
연계 선순환 실현

대중교통 공백지역

거점지역

중심역

자가용차가 주요 이동수단

어느 버스노선도 낮은
빈도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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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본의 주요 도시계획제도

(구역구분(区域区分)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을 시가화구역(市街化区域)과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区域)으로 구분하는 제도로, 통상 구분하는 경우를 ‘선긋기(線引き)’, 구분하지 

않는 경우를 ‘비선긋기(非線引き)’라고 일컬음. 2021년 기준 도시계획구역 면적(10.2만 ㎢)의 50.8%는 

선긋기구역(시가화조정구역 72.1%)으로 파악됨

• 시가화구역은 ① 이미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구역과, ② 대략 10년 이내에 우선적이고 계획적으로 시가화를 

도모해야 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함

-  시가화구역에서는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임

• 시가화조정구역은 시가화를 억제해야 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이 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건축 

행위가 금지되지만, ‘사전협의와 신고’, ‘허가’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능함

-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과 종사자용 주택 등은 사전협의와 신고로 건축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점포 등이거나 사전협의와 신고 대상 건축물 외 농림수산업용 건축물은 허가로 건축이 가능

-  개발·건축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시가화조정구역은 우리나라 녹지지역과 유사하지만, 녹지지역은 세부 

용도(보전·생산·자연)별로 가능한 건축물과 용적률, 건폐율이 나열되었다는 점에서 차이

(개발허가) 무질서한 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택지 조성 등의 개발행위 시 필요한 허가제도

• 개발행위란 주로 ① 건축물의 건축, ② 제1종 특정공작물(콘크리트공장 등), ③ 제2종 특정공작물(골프장 등)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구획형질 변경’을 의미

• 개발허가기준에는 ‘기술기준’와 ‘입지기준’이 있음

-  기술기준은 모든 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양질의 택지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공원, 급배수시설 등 

공공시설 확보와 방재대책이 마련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임

-  입지기준은 시가화조정구역에만 적용되는 기준으로, 시가화를 억제한다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성격에 비추어 

허가할 수 있는 개발행위 유형을 12개로 한정하고 있음

(건축확인 등)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건축확인, 건축허가, 집단규정, 단체(単体)규정이 적용

• 건축확인이란 건축계획이 건축기준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착공 전에 심사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하며, 

대상은 신축과 증축, 개축, 이전, 대규모 수선·모양 변경, 용도 변경임. 다만 도시계획구역과 준도시계획구역 밖의 

2층 이하 목조주택 등은 건축확인이 불필요한 건축물임

• 건축허가 대상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개발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건축행위이며, 구체적으로는 건축물의 신축과 

개축, 용도 변경 또는 제1종특정공작물의 신설 행위임

• 집단규정이란 건축물과 주변 환경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와 높이, 크기(용적률, 

건폐율),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접도의무, 사선규제 등)를 규제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구역과 준도시계획구역에 

한하여 적용됨

• 단체규정이란 개별 건물의 구조와 방재, 위생 측면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건축기준법상 다수의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

표 1   구역별 개발·건축 행위 관련 규제

구역
개발행위 건축행위

대상행위 허가기준 확인 등 적용 집단 등 적용

도시 
계획 
구역

선긋기구역
시가화구역

1,000㎡(3대 대도시권은 500㎡)  
이상의 개발행위
- 조례로 300㎡까지 가능

기술
기준

- 확인

집단·단체
시가화조정구역 모든 개발행위 입지기준 허가

비선긋기구역
3,000㎡ 이상의 개발행위
- 조례로 300㎡까지 가능

-

확인

준도시계획구역
3,000㎡ 이상의 개발행위
- 조례로 300㎡까지 가능

-

도시계획구역 및 준도시계획구역 외 1만 ㎡ 이상의 개발행위 - 확인1) 단체2)

주:  1) 2층 이하, 연면적 500㎡ 이하의 목조건축물은 ‘건축공사신고’로 가능.  

2) ‘집단규정 적용구역’을 지정하면, 집단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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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입지적정화계획의 주요 내용

입지적정화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국토계획체계에서 위상) 입지적정화계획은 상위 계획인 ‘국토형성계획법(国土形成計画法)’의 국토형성계획, 

‘국토이용계획법(国土利用計画法)’의 국토이용계획과 조화롭게 수립

• 국토형성계획은 국토의 정비와 이용, 보전에 관한 지침적 계획이고,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토지거래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에 관한 규제계획으로, 국토형성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은 하나의 계획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

• 광역지자체(도도부현)는 국토이용계획에 따라 광역지자체 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도시지역 등 지역 구분1)에 

관한 ‘토지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都市計画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는데, 이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입지적정화계획을 수립함

정
부

지
방

광
역
지
자
체

기
초
지
자
체

입지적정화계획의 필요성

(규제·사업 중심의 도시계획 한계) 용도지역, 도시시설 등 소극적 도시계획제도로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国土交通省 2020, 4-5)

• 집약형 도시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거주기능과 도시기능의 집적, 대중교통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 재편, 국·공유재산 활용, 의료·복지시설 정비, 중심시가지 활성화, 빈집 정비 등 다양한 시책을 기존 

도시계획제도에서는 종합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움

(유도적 도시계획수단 필요) 거주, 서비스 등 도시활동을 유도하면서 도시를 경영해 나가는 새로운 수단의 도입 필요

• 지금까지 도시계획제도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거주기능 등 도시의 다양한 민간활동을 ‘유도’하면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

1)  도시와 농업, 삼림, 자연공원, 자연보전 등 5개 지역으로 구분되며, 각 지역은 개별 법에서 관리.

그림 2   국토계획체계에서 입지적정화계획의 위상

자료: うるま市 2021, 3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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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적정화계획구역의 지정과 유형

(지정요건) 입지적정화계획구역(계획구역)은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지만, 토지이용 

상황이나 일상생활권 등을 감안하여 일부 또는 단계적으로 설정 가능2)

(도시계획과의 관계)  입지적정화계획은 도시계획구역마스터플랜(都市計画区域マスタープラン), 

시정촌마스터플랜(市町村マスタープラン)과 조화롭게 수립함

• 도시계획구역마스터플랜은 도시계획구역별로 구역구분 결정 등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임

• 시정촌마스터플랜은 기초지자체(시정촌)가 수립하며, 토지이용과 공공시설 정비, 시가지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방침을 제시하는 지침으로 우리나라의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함

2)  ‘입지적정화계획구역의 지정과 유형’부터 ‘거주유도구역 이외 구역의 관리’까지 내용은 都市計画法制研究会 2014, 33-53을 참조하였음.

그림 3   도시계획과 입지적정화계획의 관계

그림 4   입지적정화계획구역의 개념

자료: 国土交通省 2024, 2를 토대로 작성.

자료: 国土交通省 201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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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유형) 계획구역은 거주유도구역과 도시기능유도구역, 거주유도구역 이외 구역 등 3개 구역으로 구분

• 거주유도구역은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구역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도 일정 지역의 인구밀도를 유지하여 

생활서비스와 지역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거주를 유도

• 도시기능유도구역은 거주유도구역 내에 설정해야 하는 구역으로 거주유도구역 주민에게 필요한 

의료·복지·육아·상업 등 도시서비스 입지를 유도하고, 대중교통을 통해 이들 서비스를 제공

• 거주유도구역 이외 구역은 제조업이나 농업, 자연보전 등의 기능을 유도

➊ 거주유도구역의 지정과 유도수단

(현행 도시계획규제) 비선긋기 도시계획구역에서는 3,000㎡ 이상, 선긋기 도시계획구역에서는 시가화구역의 

1,000㎡ 이상이 개발허가 대상이지만, 기술기준만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주택의 교외화를 방지하거나, 압축화를 

유도하기 곤란한 상황

(지정기준) 도시기능유도구역 주변 및 대중교통망이 정비된 지역 등에 지정

• 기초지자체의 인구전망, 재정추이, 공공시설 등의 유지·운영 합리화 등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이 지정된 구역을 

거주유도구역으로 지정

(유도수단) 거주유도구역 이외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개발 시 신고하도록 의무화

• 거주유도구역 이외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해 거주유도구역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자체는 

유도구역으로 입지 변경, 개발규모 축소, 개발행위 자체의 중지 등에 대하여 조정하거나,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개발규모의 축소와 유도구역으로 입지 등을 권고할 수 있음

❷ 도시기능유도구역의 지정과 유도수단

(현행 도시계획규제) 거주유도구역의 규제와 유사하게 입지기준의 정합성은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유도하고자 

하는 의료·복지 시설 등의 교외화를 방지하고 중심시가지 등 일정 지역에 유도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

(지정기준)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하고, 기존 상업과 행정서비스 등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도보와 

자전거 등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규모(복수 지정 가능)

• 사회자본정비총합교부금(社会資本整備総合交付金)3)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구집중지구로, 철도역에서 

반경 1㎞ 이내, 첨두시 편도 3개 이상의 노선이 있는 버스정류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등의 거리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

(유도시설)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유도시설)을 유도하기 위해 기초지자체는 유도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을 사전에 

명시한다는 점에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과는 전혀 다른 제도

• 유도시설은 거주자의 공동 복지와 편리 향상을 도모하는 시설로 아래와 같음

-  고령화시대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병원·보건소 등 의료시설

-  육아세대가 주거지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육아지원시설,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  집객력 있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슈퍼마켓 등 상업시설

-  행정서비스의 창구기능을 지닌 시청의 지청, 일자리센터 등 행정시설

3)  국토교통성 소관 도로, 하천 등 17개 사업의 개별 보조금을 하나의 교부금으로 통합하고, 지자체는 ‘사회자본총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집행하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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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유도시설 등 정비사업계획 지원) 유도시설을 정비하는 민간사업 대상 금융·세제상 지원

-  유도시설과 병행하여 유도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공익시설 설치 민간사업도 인정하여 금융·세제 

등을 지원함

➌ 거주유도구역 이외 구역의 관리

(신고와 권고) 3호 이상의 주택 건축목적 개발·건축 행위, 1호 또는 2호 주택이면서 부지규모가 1,000㎡ 이상의 

개발행위 등은 기초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행위를 규제

• 거주유도구역 이외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거주유도구역 활성화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유도구역으로 입지 

변경, 개발규모 축소, 개발행위 자체의 중지 등에 대하여 조정하거나,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개발규모의 축소와 유도구역으로 입지 등을 권고할 수 있음

(거주조정지역) 향후 산업시설 등으로 이용이 예상되어, 주거지화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 거주조정지역에서는 기술기준과 입지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여 3호 이상의 주택 건축목적 개발행위, 1,000㎡ 

이상의 주택 건축목적 개발행위, 기숙사와 유료노인홈 등 건축목적 개발행위 등이 규제됨

(이전적지 등 관리구역) 빈집·빈터 등으로 열악해진 생활환경 개선, 미관과 풍치를 유지할 목적으로 지정

• 기존 취락 등의 특성과 이전적지 등의 발생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복수의 구역을 설정 가능함

• 기초지자체는 ‘이전적지 등 관리지침’으로 이전적지 소유자에게 지도·조언·권고가 가능함

(유도수단) 도시기능유도구역으로 유도시설 입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직·간접적 수단을 도입

• (유도시설 신고) 도시기능유도구역 밖(계획구역 내에 한정)에서 유도시설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건축 행위의 신고를 의무화

-  도시기능유도구역 이외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 도시기능유도구역 활성화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유도구역으로 입지 변경, 개발규모 축소, 개발행위 자체의 중지 등에 대하여 조정하거나,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개발규모 축소와 유도구역 입지 등을 권고할 수 있음

• (개발허가 강화) 개발허가제도를 지자체 상황에 맞게 강화 가능

-  유도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이나 입지기준(시가화조정구역 대상)을 조례로 강화할 수 있음

•(주차장배치적정화구역 지정) 보행자 이동 안정성을 위해 도시기능유도구역 내에 지정 가능

-  면적이 500㎡ 이상이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옥외주차장은 신고만 하면 운영 가능하나, 

주차장배치적정화구역에서는 신고대상 이외의 주차장도 기초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적정하게 

주차장을 배치할 수 있음

• (특정용도유도지구 지정) 유도시설에 한해서 용적률, 건물용도 등의 특례를 제공

-  특정용도유도지구 안에서는 유도시설이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지정용적률이 아니라 별도4)로 정한 용적률의 

최고한도가 적용됨

4)  유도시설(호텔)의 적정 규모(연면적)를 기준으로 정함.

그림 5   특정용도유도지구의 개념

자료: 国土交通省. 特定用途誘導地区. https://www.mlit.go.jp/common/001049770.pdf (2024년 4월 29일 검색).

용적률과 용도규제 완화

예: 유도시설로 병원을 설정한 경우 예: 용적률 200% → 병원 한정 400%

용적률 완화로 인접지에 바닥면적을 늘려  

종합병원으로 정비구역 설정

노후 병원
※ 복합시설로도 가능

구역을 지정해

병원용도에 한정하여

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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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도시재생특별조치법상 입지적정화계획 관련 규정

자료: 国土交通省 2016, 2.

입지적정화계획 지원을 위한 주요 제도

(2023년 현재) 입지적정화계획 관련 주요 지원제도로는 재정 지원, 지방재정 지원, 인적 지원 등이 있음

• 입지적정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부문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의료·복지, 공공시설, 중심시가지, 

농업, 방재 등 다양한 시책과 연계·지원하고 있음

• 도시기능유도구역의 ‘도시구조재편집중지원사업’, 거주유도구역의 ‘플랫35지역연계형사업’, 계획구역의 

‘도시·지역교통전략추진사업’ 등이 대표적 지원사업임

입지적정화계획제도에 대한 학계의 평가

(특징) 도시계획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규제와 유도수단을 도입(野田崇 2018)

• 규제수단 중 거주조정지역은 시가화구역과 비선긋기 도시계획구역에 설정할 수 있어서 주택개발을 규제하는 

역(逆)선긋기(시가화구역에서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변경) 또는 선긋기(비선긋기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효과를 

지님

-  다만, 입지적정화계획 도입취지가 더 이상의 교외화를 막는 데 있다면, 도시계획구역 밖에서 4~5호의 소규모 

주택개발 억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소극적 유도수단으로 거주유도구역 외 주택개발 및 도시기능유도구역 외 유도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신고·권고 

제도를 도입

-  다만, 권고 불이행 시 공공서비스 제공 거부나 불복종의 사실 공표 등 실효성 있는 수단이 도입되지 않음

• 적극적 유도수단으로 기초지자체는 거주유도구역 내로 주거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재정·세제 등 경제적 수단을 

계획에 포함할 수 있음

-  비영리법인의 유도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교부금과 거주유도구역 안에서 20호 이상 주택개발사업자의 

계획제안 허용, 민간사업자의 유도시설 정비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이 있음

•  구역마스터플랜과 시정촌마스터플랜의  

조화(제81⑨)

※  거주유도구역 밖(시가화조정구역 제외)에서 구역을 정하여  
도시계획결정 가능(제89)

※  거주조정지역을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보고,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개발 등을 개발허가 대상화(제90)

※  거주유도구역 밖에 구역과 지침을 정하여 협정 체결 가능

• 건축 등 신고 등
-  구역 밖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개발 등 신고대상화(제88①)
- 필요한 권고(제88③)
- 토지 알선 등(제88④)

• 건축 등 신고 등

-  구역 밖 유도시설 정비 시 신고대상화(제108①)
- 필요한 권고(제108③)        - 토지 알선 등(제108④)

• 주차장법 특례

※  시정촌 조례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옥외주차장 신고대상화(제106①)
- 필요한 권고(제106③)        - 토지 알선 등(제106④)

• 도시계획 결정 등 제안제도(제86, 87)

• 민간유도시설 등 정비사업계획 등 인정(제95)

• 토지구획정리법 특례(제105)

※ 조응원칙 적용 제외

• 특정용도유도지구(제109)

※ 용도규제·용적률 완화

•  유도시설 정비사업을 기재한 입지적정화계획을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 시 도시재생정비계획 의제(제83②)

1. 입지적정화계획
2. 거주유도구역

3. 도시기능유도구역

4. 유도시설 등 정비에 관한 사업(제81②4)

5. 거주조정지역(제89) 6.  이전적지 등 관리구역 
(제81②8)/협정(제111)

<수립절차>

시정촌(제81①)

주민(공청회 등(제81⑭)
의견 수렴

의견 반영

※ 도시계획 배려

※ 관련 계획 의제

도시계획심의회(제81⑭)

도도부현

국토교통성

결정·공개

※ 유도시설 정비내용 등 경미한 변경은 절차 생략 가능(제81⑯)

• 계획구역(제81①)

• 기본방침(제81②1)

• 그밖에 필요한 사항(제81②6)
• 거주를 유도하는 구역(제81②2)(필수)

•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시정촌시책(제81②2) 

(예: 도심 거주 재정 지원, 대중교통 확보 등)

•  유도시설(제81②3)(필수)(의료, 복지, 상업 

등의 유도대상 시설)

•  유도시설을 유도하는 구역 

(제81②3)(필수)

•  유도시설을 유도하기 위한 시정촌시책 

(제81②3) 

(예: 유도시설 정비 관련 지원, 공공부동산 

제공과 지원방침, 시정촌의 유도시설 정비와  

보행공간 정비 등)

• 유도시설 정비사업(제81②4가)

•  ‘가’ 관련 공공시설 등 정비사업 등(제81②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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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거주조정지역, 특정용도유도지구는 일종의 권리제한제도라서 법적 다툼이 우려되나, 지정 취소소송은 

곤란(野田崇 2018)

• 거주조정지역에서는 지권자(地権者)가 규제에 저항하는 지정 취소소송이 있을 수 있으나, 구역구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사한 판례가 있어 소송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임

• 특정용도유도지구의 경우에도 지구계획상 용도와 용적률 결정은 개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 지구 지정에 대한 소송은 제기하기 곤란할 것이라 예상함

-  다만, 특정용도유도지구는 규제 완화이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환경 관련 소송이 있을 수 있으나, 단순한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판례임

(한계) 일반적인 재정·금융·세제 등의 지원과 대중교통 정비만으로 집약형 도시구조 형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亘理格 2017)

• 유도시설 중 민간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선매권(先買権)’과 유도구역 외 구역에 거주하는 ‘현재의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표 2   입지적정화계획 관련 일본정부의 주요 지원제도(2023년 현재)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내용

계획수립 지원
집약도시형성지원사업 
(集約都市形成支援事業)

계획 수립, 합의 형성,  
공공부동산 활용 등을 위해 지원

보조(1/2)

도시기능
유도구역 내  

지원

도시구조재편집중지원사업 
(都市構造再編集中支援事業)

지자체의 공공시설과 유도시설, 
민간의 유도시설 정비사업 지원

보조(1/2)

도시재생구획정리사업 
(都市再生区画整理事業)

유도시설 정비 등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지원

보조(직접 1/2, 간접 1/3)

시가지재개발사업 
(市街地再開発事業)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기능 
갱신을 위한 재개발사업 지원

보조(직·간접 1/3)

마을재생출자 
(まち再生出資)

유도시설 또는 유도시설 이용자 편의 
증진시설이 포함된 도시개발사업에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주)가 출자

금융 지원(공공시설 + 유도시설 
사업비 한도)

거주유도구역 내  
지원

도시구조재편성집중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시설과 
방재시설 정비 등 지원

보조(직접 45%)

도시재생구획정리사업
저·미이용토지가 산재한 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지원

보조(직접 1/2, 간접 1/3)

공영주택정비사업 
(公営住宅整備事業)

공영주택 재건축 시 거주유도구역일 
경우 철거비·이전비 지원

보조(1/2)

지역거주기능재생추진사업 
(地域居住機能再生推進事業)

흩어져 있는 공공주택을 대규모 
단지로 집약화하고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설치를 지원

보조(1/2)

주택시가지총합정비사업 
(住宅市街地総合整備事業)

(주택단지 스톡활용형) 주택단지 재생 시  
고령자와 육아세대 생활지원시설 등 
지원

보조(1/3)

플랫35(지역연계형)
(フラット３５(地域連携型))

신축, 기존 주택 구입자금 지원
주택금융지원기구(住宅金融支援機構)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0.25% 할인

입지적정화
계획구역 내 

지원

도시·지역교통전략추진사업 
(都市·地域交通戦略推進事業)

대중교통 정비 등 지원 보조(1/2 등)

도시공원 스톡재편사업 
(都市公園ストック再編事業)

도시공원 재편·집약화 등 지원 보조(1/2)

지방재정 지원
공공시설 등 적정관리추진사업채 
(公共施設等適正管理推進事業債)

공공시설 집약화·복합화 지자체 
자체사업 지원

사업비 중 지방채 원리금 교부세 지원 
(충당률 90%의 50%)

인적 지원
입지적정화계획 전국 캐러밴 
(立地適正化計画全国キャラバン)

입지적정화계획 수립 촉진을 위해 
국토교통성 간부가 기초지자체장 
대상 설명회 개최

비예산

주: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民間都市開発推進機構)란 ‘민간도시개발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民間都市開発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도시개발정책에서 자금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금융기관임.

자료: 国土交通省(2023b)과 国土交通省(2023e)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하였으며, 상기 이외에도 부처별·분야별 다양한 지원사업(国土交通省 2023a)을 참조.



10 국토정책Brief

03.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

입지적정화계획 수립 동향

(수립 현황) 2023년 3월 기준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1,374개 지자체 중 675개(49.1%)가 

입지적정화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완료함(国土交通省 2023c, 3)

• 2014년 62개 수립 중 → 2023년 504개 수립 완료, 171개 수립 중

• 인구규모별로 살펴보면 100만 명 이상 지자체는 8개(72.7%), 50~100만 명은 15개(62.5%), 20~50만 

명에서는 78개(82.1%), 10~20만 명에서는 108개(70.6%), 5~10만 명에서는 163개(67.4%), 5만 명 미만에서는 

303개(35.7%)로 인구규모 5만 명 미만 지자체의 실적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미수립 사유) 인구규모 5만 명 미만의 지자체에서 미검토 비중이 높고, 미검토 사유는 콤팩트시티의 필요성이 

낮거나, 인력이 부족해서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중이 높음(国土交通省 2023c, 4-7)

• 과거 5년(2018~2023)간 매년 조사에서 일관되게 입지적정화계획을 작성할 의향이 없는 지자체 수는 

221개(16.1%)

• 인구규모별로는 5만 명 미만(21.9%)과 20~50만 명 미만(13.7%) 지자체에서 미검토 비중이 높은 경향

• 그 이유로는 ‘콤팩트시티의 필요성 미흡(31.2%)’과 ‘인력이 부족해서 작성 곤란(20.8%)’, ‘계획의 법적 효과와 

유도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등 미흡(12.7%)’ 순으로 높음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성과

(거주 유도) 지자체 총인구 대비 거주유도구역 인구비중이 유지·증가한 지자체는 63.9%(国土交通省 2023d, 8)

• 평가대상 429개 지자체 중 증가한 곳은 259개(60.4%), 유지 15개(3.5%), 감소 155개(36.1%)로 나타남

(도시기능 유도) 지자체 해당 유도시설 대비 도시기능유도구역 유도시설 비중이 유지·증가한 지자체는 

63.6%(国土交通省 2023d, 10)

• 평가대상 431개 지자체 중 증가 149개(34.6%), 유지 125개(29.0%), 감소 157개(36.4%)로 나타남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

(수립목적) 대부분은 콤팩트 네트워크의 이념과 도시공간의 재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해 수립(箸本健二ほか5人 

2021)

• ‘행정서비스 효율화(75.9%)’와 ‘대중교통 편리성 향상(74.4%)’이 높은 비중을 차지

• 반면, ‘부동산 가격과 세수의 증대(14.2%)’, ‘산업 진흥과 혁신 창출(14.2%)’ 등 도시기능유도구역의 자립 등에 

대한 기대는 낮음

(입지적정화계획구역의 범위) 일상생활권에 포함되는 복수의 기초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한 사례는 

많지 않음(荒木俊之 2017)

• 가령, 1개 시(市)와 3개 정(町)이 하나의 도시계획구역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1개 시만 계획을 수립하였고, 시는 

주변 지자체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지자체의 개입 또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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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능유도시설 유도시책) 134개 지자체에서 332개 유도시설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공시설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 재원은 공공재정 비중이 높으며, 반면 사업성이 중시되는 상업시설 비중은 낮음(箸本健二ほか5人 

2021)

• ‘교육·문화기능’ 135개(41.0%), ‘육아기능’ 59개(17.8%), ‘행정기능’ 58개(17.5%), ‘의료시설’ 41개(12.3%), 

‘상업기능’ 28개(8.4%), ‘노인돌봄·복지기능’ 24개(7.2%), ‘기타’ 22개(6.6%), ‘금융기능 4개(1.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공공성을 가진 기능이 상위를 차지함

• 시설 정비방법에서는 ‘신규’가 34.6%로 가장 많고, ‘기존 시설의 활용(증·개축 또는 그대로 활용)’이 21.7%로 

나타났으며, ‘이전·집약’은 구역 외(21.4%), 구역 내(12.0%)로 합해서 33.4%에 그침

• 사업비의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조금(64.8%)’, ‘지자체 자체 예산(37.3%)’, ‘지방채 발행(36.1%)’ 등 

공공자금이 상위를 차지하며, ‘민간자금’은 18.1%, ‘PPP·PFI 등 민관연계사업’은 3.6%에 불과(복수 응답)

• 유도시책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확보(39.2%)’, ‘공유지와 기존 공공시설 활용(34.3%)’, ‘관련 도시기반 

정비(22.6%)’ 등 대부분 공공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사업자 유치(12.3%)’를 비롯하여 

‘세제 지원(2.4%)’, ‘금융 지원(0.3%)’ 등 민간주도 방식은 전체적으로 낮음

• 유도구역으로 시설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신고제’의 경우에도 이를 운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9.6%에 

불과하여 구속력이 없는 신고제의 한계를 시사

(거주유도구역 유도시책) 미이용 부동산을 활용하는 시책과 도시기능유도구역과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시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신고·권고 제도의 활용도는 낮음(箸本健二ほか5人 2021)

• ‘빈터·빈집 활용(57.5%)’, ‘도시기능유도구역 간 대중교통 정비(48.8%)’, ‘도시기능유도구역과의 연결 도로 

정비(31.0%)’, ‘주택 임대료·구입비 보조(19.9%)’ 등의 순으로 높음(복수 응답)

• 반면, 교외주택 개발을 억제하는 ‘구역 외에서의 신고·권고 제도 적극 활용(14.5%)’, ‘구역 외에서 공공서비스의 

단계적 축소(1.2%)’의 채용률은 낮으며, 유도구역 외에서 주택개발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거주조정지역의 

지정’을 채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2개(0.6%)에 불과

(대중교통망과 연계) 입지적정화계획과 지역대중교통계획의 연계 비중은 절반 정도(箸本健二ほか5人 2021)

• ‘지역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였고, 입지적정화계획에 반영(35.8%)’, ‘지역대중교통계획 수립을 검토 중이며, 

입지적정화계획에 반영할 예정(20.8%)’으로, 전체의 56.6%가 대중교통망과 연계

(거주유도구역 밖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거주유도구역 밖에서의 거주조정지역 지정사례는 거의 없음 

(箸本健二ほか5人 2021)

• 주택 입지를 규제하기 위한 기존 도시계획제도로 용도지역상 특별용도지구와 특정용도제한지역, 시가화구역을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전환한 사례도 없었음

(합의 형성 장애요소) 거주유도구역으로의 주거 이전이 이해관계자 간 합의 형성에 가장 큰 장애요소 

(箸本健二ほか5人 2021)

• ‘시가화조정구역과 비선긋기 도시계획구역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거주유도구역으로의 집약이 

곤란(60.4%)’, ‘상업·서비스업의 기능이 인근 도시와 상위 도시, 교외부의 기존 취락과 경쟁관계에 직면(50.6%)’, 

‘후계자가 없는 농가와 개발업자는 농지전용 허가와 개발허가조례를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압력이 높음(43.9%)’ 

순으로 나타남(복수 응답)

운용실태 종합

입지적정화계획 수립 지자체는 증가하고, 거주유도구역 인구비중과 도시기능유도구역의 유도시설 입지비중도 

높은 반면,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음

-  첫째,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지권자의 반발과 신고제도의 낮은 실효성 등으로 토지이용규제보다는 

도시기능유도구역으로의 유도시책, 즉 유도시설에 대한 보조사업 중심으로 계획을 운용하고 있었음

-  둘째, 도시기능유도구역에서의 민간자본을 활용한 도시기능 확충도 낮은 수익성으로 입지가 저조함

-  셋째, 콤팩트 네트워크라는 도시 간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 공동계획 수립이 필요한데, 지자체 

간 상생보다는 인구나 일자리, 서비스기능의 유치경쟁 논리가 앞서 실적이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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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사점

집약형 국토·도시구조 지향

입지적정화계획제도 도입취지와 운영실태를 감안하여 국토·도시재생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우리의 정책과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지만 비도시지역에서의 각종 건축·개발 행위로 도시구조가 무질서하게 

확산되고 있어, 기존 시가지의 의료, 상업 등 생활서비스기능 쇠퇴와 도시기반시설 정비 비용 증대 등으로 

생활서비스를 모든 주민에게 제공하기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각종 도시기능을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  (정책방향 전환) ‘도시 재창조’를 위해 ‘쇠퇴지역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방향(제2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024~2033))을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집약형 국토·도시구조 

형성’으로 전환 필요

※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략계획은 가급적 외곽개발은 지양하고 도심재생·정비 등을 목표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관련 유도·규제 수단은 미흡

-  (새로운 계획제도 도입)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현행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대중교통 제도를 보완·연계하기 

위해 가칭 ‘입지유도계획’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입하는 방안 검토

-  (경제적 유도수단 우선 도입) 민간시설(주택, 상업 등)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 건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핀포인트형’ 용도지구제도, 지자체 선매제도 등을 우선 검토

-  (규제적 유도수단은 중기적으로 검토) 일본의 경우 유도구역 밖의 개발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 검토

-  (재정 통합 지원) 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재생사업과 

시·군·구계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통합·지원하고, 지자체 단독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 

특례 제공 검토


